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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보는 2017년 난민 심사 현황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7.02.05회신)

	9,557명
	2017.12. 31 기준 총 9,557명이 난민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209명
	9,557명 중 7,209명은 1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2,348명
	9,557명 중 2,348명은 2차 심사 중에 있습니다. 

	37명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은 전국37명 입니다.

	7개월
	2017년 난민신청자들은 신청 후 평균 7개월을 기다려 1차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1. 단계별 심사 현황

한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법무부에 난민 신청함으로써 난민 지위의 확인(인정)[footnoteRef:1]을 요청합니다. 법무부 심사는 신청, 이의신청 두 단계로 나누어지고, 신청자들은 신청단계에서 법무부와의 면담절차를 거칩니다. 신청단계에서 불인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들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서도 기각(거절)통지를 받은 신청자들은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사법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1: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에 포함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협약상 ‘난민’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은, 난민이 되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그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난민으로서의 지위의 인정은 그를 난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으로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무부의 난민 인정도 난민임을 재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이하 ‘인정’으로 씁니다.] 



[표1] 심사단계별 난민인정자 수 (’01~’17.12)
                                                                       (단위:명)
	연도
	법무부 1차
	법무부2차[footnoteRef:2] [2:  법무부 이의신청단계를 말합니다.
] 

	행정소송

	2001
	1
	-
	-

	2002
	1
	-
	-

	2003
	11
	1
	-

	2004
	14
	-
	-

	2005
	9
	-
	-

	2006
	6
	1
	1

	2007
	1
	-
	1

	2008
	4
	-
	16

	2009
	45
	10
	4

	2010
	20
	8
	9

	2011
	3
	8
	18

	2012
	25
	-
	15

	2013
	5
	9
	10

	2014
	18
	53
	3

	2015
	13
	27
	0

	2016
	17
	10
	3

	2017
	27
	24
	5




[표2] 난민법 시행 후 심사단계별 난민 인정률 (‘13~’17.12)
 (단위:%)
	연도
	법무부 1차
	법무부 2차
	행정소송

	2013
	0.8
	1.5
	1.7

	2014
	1.3
	3.7
	0.07

	2015
	0.6
	1.2
	0

	2016
	0,2
	0.1
	0.04

	2017
	0.4
	0.4
	0.08




[표1], [표2]는 법무부, 행정소송 심사단계에서 인정받은 난민들의 수와 그에 따른 인정률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난민법 시행 후에도 난민 인정률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고, 2016년에는 오히려 큰 폭으로 내렸다가, 2017년에는 단계별로 0.5%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1) 공항만 접수 현황

공항만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해진 지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난민법 시행 이전에는 제도가 없어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고도 송환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공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매월 꾸준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3] 2017년 공항만 난민신청자 월별 현황
(단위: 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인원
	10
	14
	9
	13
	13
	45
	20
	11
	9
	16
	23
	14
	197




2017년 공항만 난민신청자는 총 197명으로 전년도 187명과 비슷합니다.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은 본격적인 난민심사가 아닌, ‘입국해서 난민신청을 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회부/불회부 심사입니다. 회부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난민신청이 접수되고 입국할 수 있지만, 불회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것처럼 본국으로의 송환을 앞두게 됩니다. 불회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취소를 다투어야 합니다.



[표4] 연도별 공항만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  ('13~’17.12) 
  (단위: 건)
	연도/
사무소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
	동해

	
	신청
	회부
	불회부
	신청
	회부
	불회부
	신청
	회부
	불회부
	신청
	회부
	불회부
	신청
	회부
	불회부

	2013
	25
	15
	10
	-
	-
	-
	-
	-
	-
	
	0
	1
	-
	-
	-

	2014
	71
	26
	45
	70
	26
	44
	-
	-
	-
	-
	-
	-
	-
	-
	-

	2015
	393
	284
	109
	6
	2
	4
	1
	1
	0
	-
	-
	-
	-
	-
	-

	2016
	168
	57
	
	7
	0
	
	11
	4
	-
	-
	-
	-
	1
	0
	-

	2017
	184
	20
	
	2
	0
	
	11
	1
	-
	-
	-
	-
	0
	0
	-






 (단위: 건)

2017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회부율을 보였습니다. 다섯 군데의 공항만 중 인천공항 난민신청 접수 건이 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그런 인천공항에서도 열 명 중 한 명, 단 10%의 신청자만이 회부결정을 받아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었거나, 불회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공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난민을 강제송환 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음에도, 공항만 불회부 사유별 현황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footnoteRef:3] [3:  2016년 난민네트워크의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처분청이 공개한 사례 39건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의심의 여지없는 명백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유로 불회부 결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점도 이후 절차에 어려움을 줍니다.] 


*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와 구체적인 불회부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공항만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http://www.nancen.org/1536



2) 법무부 1차 심사 현황


[표5] 연도별 법무부 1차 심사 난민인정자 현황 (‘13~’17.12)
 (단위: 건)
	연도
	인정자 수

	2013
	5

	2014
	18

	2015
	13

	2016
	17

	2017
	27







  2017년에는 심사종료자 6,015명 중 27명이 법무부 1차심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1만 명에 가까운 난민신청자 중 단 91명[footnoteRef:4]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매년 2%대를 넘지 못하는 인정률에는 적은 심사공무원들 숫자와 이에 따른 부실심사의 의혹, 신청자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한 불인정 사유서, 절차와 권리에 대한 안내 부족, 신청자들의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통역서비스 미비 등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중에 신청자의 98%가 넘는 사람들이 불인정 결과를 받아 들고자 평균 7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4:  재정착난민을 제외한 숫자. ] 


법무부는 낮은 인정률에 대해 “난민 인정률이 높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난민들이 보호를 받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권 우선적 난민행정의 필요성과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도덕적 책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난민을 보호하는 것과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의 상관성이 반드시 높지 않다는 점이 간과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는 인도적 원칙과 국제주권의 원칙 간의 경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도주의 원칙도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국내외적 정치적 환경에 의해 수정되기도 한다는 국제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병행될 때 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 더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footnoteRef:5] 라는 입장입니다. [5: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법무부 용역보고서 11쪽, 2017.08] 


1차심사에서 불인정을 받을 경우를 위해 이의신청과 소송절차는 마련되어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첫 심사에서 신청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고려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정/불인정 사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단순히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난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의 심사결과가 난민신청자들에게 납득할만한 것이 되기를, 당사자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난민 인정률은 이러한 토대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이지,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성이 반드시 높지 않다’는 말로 낮은 인정률을 정당화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 심사 현황

[표6] 연도별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 난민인정자 현황 (‘13~’17.12)
 (단위: 건)
	연도
	인정자 수

	2013
	9

	2014
	53

	2015
	27

	2016
	10

	2017
	24







난민법 시행 이후 법 제23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난민위원회는 변호사나 교수,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난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들이 3년의 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위원회의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기준 1년에 네 번 열리던 것과는 달리, 2016년부터는 6번의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한 해 동안 심사하는 신청 건수도 2015~2016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에는 2016년 4,347건과 비슷한 수준의 건수를 심사했습니다.

[표7] 2017년 난민위원회 개최 현황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합계

	소집시기
	2/17
	4/14
	6/2
	7/12
	9/29
	12/1
	

	심사건수
	721
	1,077
	470
	801
	638
	835
	4,542




이의신청 절차는 1차심사 과정에서 정보의 누락 및 왜곡, 통역의 오류, 진술 기회의 박탈 등의 문제를 보완합니다. 1차심사에서 생길 수 있는 결정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심사에서 면담이나 추가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1차 불인정사유를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추가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는 신청자 또한 거의 없습니다. 이에 사실상 1차심사에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위원들의 숫자와 한 회당 처리하게 되는 신청 건수를 살펴볼 때, ‘1차심사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실제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표8] 이의신청을 통한 난민인정 현황 (‘94~’17.07)
(단위:건)
	
	계
	‘94~’12
	2013
	2014
	2015
	2016
	2017.7

	이의신청
심의완료
	12,631
	1,939
	324
	968
	1,995
	4,341
	3,064

	난민인정
	139
	27
	15
	48
	27
	10
	12



  이의신청을 통한 난민 인정 비율 또한 1%로, 1차심사의 허술한 불인정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던 거의 대부분 난민신청자는 사법부의 심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는 사유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위의 인정률에 대해 “이러한 통계는 이의신청 심사에서 1차심사의 결정을 인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 난민신청자들이 이의신청을 명백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개인적 목적을 위한 절차적 도구로 활용하였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footnoteRef:6]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사례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는 위원회가 1차심사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쉬울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 신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인정사유서의 발급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의 권리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개인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주장은 ‘신청자들이 절차를 남용한다’는 법무부 기존 입장의 변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6: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법무부용역보고서 10쪽, 2017.08] 



4) 법무부 단계 세부 심사 현황

1 영상녹화 현황
[표9] 사무소별 영상녹화 실시현황 (‘14~’17.12)
(단위:건)
	사무소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제주
	여수
	화성(보)
	청주(보)
	계

	2014
	1
	2
	51
	
	23
	-
	0
	
	3
	0
	80

	2015
	199
	11
	142
	
	85
	-
	26
	
	7
	-
	521

	2016
	110
	0
	5
	
	94
	0
	111
	
	14
	1
	335

	2017
	537
	10
	1
	2
	68
	122
	75
	2
	1
	0
	818







법무부 심사관과의 면담에서는 신청자 요청 시 면담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면담 조서에는 심사 과정에서의 대화를 기록하는데, 많은 경우 이 조서로는 당시 신청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었는지, 통역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질문하는 것에 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여지가 충분치 않았다든지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심사에서 불인정을 받는 대부분의 신청자에게는 불인정 이후의 절차에서 녹음/녹화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2014년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 영상녹화 제도 운용을 요구한 이후, 영상녹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표9]를 보면 굴곡이 있지만, 녹음녹화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2017년은 총 818건으로 전년도 335건에 비해 483건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거점사무소는 서울로 388% 증가했습니다. 주목해서 볼 사무소는 대구로, 2014년 이후 최초로 영상녹화가 시행되며 총 122건의 녹화가 있었습니다.


2 통역 현황

다음은 사무소/언어별 난민 관련 통역수수료 집행내용입니다. 통역의 수요는 기타언어, 아랍어, 영어, 중국어, 우르두어 순입니다. 가장 신청자 수가 많은 서울 사무소가 총 집행금액의 반 이상을 사용했고, 인천, 인천공항, 광주, 대구, 부산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표10] 사무소별 난민관련 특수 외국어 통역 수수료 집행내용
(단위:천 원)
	언어
	영어
	아랍어
	우르두어
	중국어
	기타
	계

	인천공항
	17,500
	11,735
	1,075
	475
	21,875
	52,660

	서울
	63,115
	122,350
	21,400
	57,100
	139,815
	403,780

	부산
	1,050
	6,100
	6,525
	675
	10,100
	24,450

	인천
	-
	3,675
	6,050
	5,225
	41,725
	56,675

	광주
	5,139
	5,300
	3,214
	562
	12,351
	26,566

	대구
	1,375
	3,875
	2,675
	875
	17,150
	25,950

	여수
	698
	-
	-
	205
	757
	1,660

	제주
	775
	1,900
	400
	17,625
	1,425
	22,125

	화성(보)
	860
	-
	-
	245
	2,575
	3,680

	청주(보)
	-
	140
	-
	-
	92
	232

	김해공항
	650
	-
	-
	-
	-
	650

	법무부
	-
	75
	-
	-
	1,560
	1,635

	합계
	91,162
	155,150
	41,339
	82,987
	249,425
	620,063








3 심사인력 현황

[표11] 연도별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15~’17.12)
(단위: 명)

	연도
	2015
	2016
	2017

	담당자 수
	8
	32
	37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 인정심사에 투입되는 담당 공무원은 전국 총 37명입니다. 한 해 동안 1만 명에 가까운 난민신청자가 있었고, 2017년 12월 말 기준 심사대기자가 9,775명이 남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사실조사가 필요하고, 신청자들이 겪은 박해에 대한 진술에 자주 노출되어야 하는 등 강도 높은 업무의 특성이 담당 공무원 숫자에는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사무소별 담당공무원 수는 [표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12] 사무소별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내용
(단위:천 원)
	사무소
	지출액

	서울
	31,200

	인천공항
	19,200

	부산
	2,400

	인천
	6,200

	안산
	1,000

	수원
	2,400

	평택
	2,400

	제주
	2,400

	대구
	2,400

	여수
	2,400

	양주
	3,400

	광주
	2,400

	화성(보)
	2,400

	청주(보)
	4,8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3,400

	합계
	98,400




[표12]는 난민조사관 활동비 집행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난민법 제27조에 따라 난민조사관제를 도입하여 1차 심사와는 별도로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 건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난민조사관은 난민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한 사례에 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고, 사실조사와 난민신청자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양식을 변경하여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난민조사관의 구체적인 현황은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표13] 난민 관련 공무원 교육진행내역[footnoteRef:7] [7:  법무부 난민과 주관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및 간담회 등 실시] 


	교육과정
	횟수
	일수
	참석인원
	내용

	난민전담공무원교육
	3회
	각2시간
	44명
	면접 시 주의사항, 면접 기법 및 보고서 작성 요령 등 교육

	난민담당자 인권 및 면접기법 등 교육
	1회
	5시간
	64명
	인권감수성 및 면접기법 등 교육

	출입국항 난민담당자 간담회 및 교육
	1회
	3시간
	12명
	출입국항 회부심사 개선 논의, 인권감수성 및 면접 기법등 교육

	난민전담공무원 간담회
	2회
	각3시간
	35명
	난민심사보고서 표준화, 난민실무사례집 발간 등 논의

	난민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회
	2일
	63명
	난민심사 사례공유, 난민인권 및 국제 난민동향 등 교육


-집합교육과정으로 매년 1회(매회20명) 난민심사관 양성과정 운영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난민소송실무, 심사실무 및 심사기법, 난민인정심사/처우/체류 지침, 난민정책 및 난민법 등 4개 교육과정 운영

반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 되는 것은 ‘보직순환으로 인한 난민심사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입니다. 단기적으로나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사 공무원의 교육입니다. ‘단 한 번의 집합 교육’이 전부이던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상•하반기 UNHCR과 함께 워크숍을 실시했고, 본부가 주관한 난민심사관 등 난민업무 담당자 교육 또는 간담회가 총 4회 추가로 실시되었습니다. 2017년은 총 8회로 전년도에 비해 교육 횟수가 2배 가량 늘었고, 교육 내용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모니터링도 필요한 때입니다. 


5) 사법부 심사 현황

[표14] 연도별 행정소송 난민인정자 수 (’01~’17.12)
                                                                       (단위:명)
	연도
	행정소송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1

	2007
	1

	2008
	16

	2009
	4

	2010
	9

	2011
	18

	2012
	15

	2013
	10

	2014
	3

	2015
	0

	2016
	3

	2017
	5




[표 15] 연도별 행정소송 난민인정률 (‘13~’17.12)
                                                               (단위:%)
	연도
	행정소송

	2013년
	1.7

	2014년
	0.07

	2015년
	0

	2016년
	0.04

	2017년
	0.08







행정청인 법무부의 판단을 견제해 주어야 할 법원에서도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운 신청자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판에서 높은 수준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또 소송을 진행하는 신청자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이런 경우 자신의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할지도 모른 채 재판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최근 난민재판 경험이 있는 판사가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하기 위해 애쓴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주로 언급하는 ‘가짜 난민 골라내기 식의 심사가 법원심사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2. 체류지위별 심사 현황

1) 인도적체류자 심사 현황

[표16] 2017년 심사단계별 인도적체류허가부여 현황
(단위: 명)
	단계
	1차심사
	2차심사
	합계

	인원
	290
	28
	318




[그래프7] 국적별 인도적체류자 누적 수  ('94~'17.12)*
                                                                                                         (단위: 건)



2017년 한 해 동안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은 사람은 총 318명으로, 전년도 246명과 비교하여 72건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318건 중 91%가 법무부 1차 심사 단계에서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았으며, 가족결합으로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50건을 제외하면 총 268명이 법무부 심사를 통해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셈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누적 인도적체류지위자 수는 총 1,474명이며, 국적별로 시리아 1,120명, 중국 34명, 파키스탄 29명, 나이지리아 6명, 이집트 4명, 방글라데시 3명, 기타 278명 순입니다. 법무부는 2016년 시리아 국적의 난민들에게 난민 인정이 아닌 일괄적 인도적체류지위부여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은 후 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던 사람이 17명이나 됩니다. 

인도적체류지위는 난민인정이 아닌 불인정의 한 갈래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지위까지도 ‘난민 보호’라는 애매한 범주에 포섭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지위자에게는 난민법 제39조와 법무부의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 따라 1년 미만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단순 노무직종에 한해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뿐 의료, 교육, 아동, 혼인, 노동 등의 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체류마저도 3개월 단위의 짧은 체류 허가가 주어져 실제적으로는 일할 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난민을 보호한다는 범주 아래 이 지위를 놓기 때문에, 인도적체류지위자들은 자신이 받은 지위가 난민 지위의 불인정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난민 지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소 제기 기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삶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난민 인정에 대한 법무부의 부담도 간단히 인도적체류지위 부여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재신청자 심사 현황
[표17] 연도별 재신청자 현황
     (단위: 건)
	2016년
	2017년
	합계

	301
	991
	1,292




2017년 재신청은 총 991건으로 전년도 301건에 비해 690건 늘었습니다. 총 신청자 9,942명 중 약 10%가 재신청인 셈입니다. 2016년 7월, ‘체류관리 강화 지침’ 시행 이후 재신청자들에게 체류와 취업에 대한 권리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을 볼 때, 법무부는 재신청자에 대해 ‘남용적’신청 이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높은 이의신청/항소/재신청률은 돌아갈 곳 없는 난민들이 ‘제대로 심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방문하는 난민 대부분이 아무런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음에도 재신청을 하는 이유는, 최초 신청 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진술 기회 박탈, 통역오류, 불허 사유의 이해 불가능, 절차 및 권리 안내 부재, 공무원/변호사의 독단적 절차 진행 등)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신청한 난민신청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받은 ‘출국명령서’의 출국 기간을 유예하는 도장을 받아 살아갈 뿐, 자신을 증명할 외국인 등록증 한 장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자체가 어떤 권리의 근거도 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재신청자에 대한 권리 제한은 신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3. 사무소별 심사 현황

1) 거점사무소 별 심사 현황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전국의 출입국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난민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여전하지만, 점점 더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18] 거점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08~'17.12)
 (단위: 명)
	연도
	합 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제주
	외국인
보호소[footnoteRef:8] [8:  화성 보호소, 청주 보호소, 여수 보호실을 포함합니다.] 

	인천공항
	인천[footnoteRef:9] [9:  2017년 접수건은 3/13 기준으로 1/1부터 3/12까지의 안산, 인천 접수건이 거점사무소 서울에 포함되었고, 3/13부터 12/31까지의 안산, 인천 접수건은 거점사무소 인천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타[footnoteRef:10] [10:  왼쪽 지역 외 총합. 2016년에는 기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제주, 외국인 보호소, 인천공항 외 지역은 기타 항목으로 일괄 분류되어 법무부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2015년까지 기타로 분류되었던 기타지역이 각 거점 사무소 8개 단위로 분할, 합산되었습니다.] 


	2008
	364
	282
	24
	0
	33
	0
	10
	0
	-
	15

	2009
	324
	276
	5
	0
	24
	0
	11
	0
	-
	8

	2010
	423
	403
	1
	0
	3
	1
	13
	0
	-
	1

	2011
	1,011
	1,003
	0
	0
	0
	0
	8
	0
	-
	

	2012
	1,143
	1,132
	0
	0
	0
	0
	11
	0
	-
	

	2013
	1,574
	1,435
	15
	0
	16
	0
	8
	15
	-
	112

	2014
	2,896
	2,040
	49
	114
	140
	318
	0
	27
	-
	208

	2015
	5,711
	2,456
	0
	621
	553
	227
	0
	284
	-
	1561

	2016
	7,542
	6,224
	350
	439
	150
	295
	31
	63
	-
	

	2017
	9,942
	6,448
	326
	409
	175
	312
	24
	21
	2,227
	







서울은 꾸준하게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받는 거점사무소입니다. 전체 신청자의 64%가량이 서울 거점사무소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2017.03.13기준으로 인천사무소가 거점사무소로 추가 지정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서울에 80%이상 몰리던 신청자비율이 나뉘었습니다.

인천공항 난민신청은 2015년에 정점을 직은 뒤 2013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시리아 난민들이 공항에서의 불회부 결정으로 6개월 넘게 사실상의 구금생활을 했던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 후의 여파일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점 사무소별로 배정된 심사담당공무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9] 사무소별 난민심사 담당자 현황
 (단위:명)
	사무소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제주
	화성(보)
	청주(보)
	계

	인원
	22
	4
	1
	4
	2
	1
	1
	1
	1
	38




거점사무소별로 심사종료자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38명의 공무원에게 한 해 동안 주어지는 9,942건의 심사. 사실상 1인당 261명의 심사지만 거점사무소별로 심사담당자 숫자에 편차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 명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심사 건수는 300건이 넘기도 합니다.


[표20] 2017년 사무소별 난민인정 현황[footnoteRef:11] [11:  1차 심사 인정 건 기준, 가족결합 35인 포함] 

 (단위:명)
	사무소
	서울
	부산
	인천
	광주
	화성보호소
	계

	인원
	31
	13
	12
	4
	2
	62




[표21] 2017년 사무소별 난민인정률

	사무소
	서울
	부산
	인천[footnoteRef:12] [12:  3/13~12/31까지의 통계임. 이전 신청자는 서울거점사무소에 포함.] 

	광주
	화성보호소
	계

	난민인정
	31명
	13 명
	12 명
	4 명
	2 명
	62 명

	난민신청
	4,146건
	221 건
	2,227건
	359 건
	9 건
	4,828 건

	인정률
	0.74%
	5.88%
	0.5%
	1.11%
	22.22%
	





2017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가장 많이 부여한 사무소는 서울사무소로 31건입니다. [그래프9]를 보면, 난민 인정률이 가장 높은 사무소는 화성보호소> 부산> 광주> 서울> 인천 순이며 대구, 제주, 여수, 청주보호소에서는 단 한 명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2) 사무소별 세부 현황

[표22] 서울 거점 지역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16~'17.12)
 (단위: 건)
	연도
	합 계
	서울
	안산
	양주
	수원
	인천
	평택
	천안
	청주
	서산
	춘천
	대전
	당진
	남부
	동해
	고양
	속초

	2016
	6,224
	3,099
	660
	547
	578
	639
	453
	129
	52
	8
	14
	8
	7
	0
	13
	17
	

	2017
	6,448
	4,146
	33
	1,208
	526
	93
	122
	51
	55
	18
	14
	19
	28
	0
	15
	119
	1



지난 한 해 서울 거점 사무소의 지역 사무소 중 절반 이상은 서울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주, 수원, 평택, 고양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신청이 몰린 지역은 실제로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안산에서의 접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인천 거점사무소가 새로 생기면서 3월 13일부터의 안산 신청자가 인천에서 심사받았기 때문입니다. 속초에서는 2017년에 최초의 신청접수가 있었습니다. 


[표23]  부산 거점 지역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16~'17.12)
                                                                                                   (단위: 건)
	연도
	합 계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사천

	2016
	350
	226
	110
	14
	0
	0

	2017
	326
	221
	94
	11
	0
	0



부산 거점 사무소 관할 지역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221명, 울산이 94명으로 전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산 거점사무소는 심사 담당 공무원이 1명으로, 담당 공무원 1인당 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표24]  광주 거점 지역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16~'17.12)
                                                                                              (단위: 건)
	연도
	합 계
	광주
	전주
	목포
	군산

	2016
	439
	325
	112
	0
	2

	2017
	409
	359
	43
	0
	7




광주 거점 지역의 사무소도 작년과 비슷한 정도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광주 사무소가 신청 대부분(87%)을 차지합니다. 군산에서는 2016년에 최초 2건의 난민신청이 있었던 이후로 올해도 7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표25]  대구 거점 지역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16~'17.12)
                                                                                                   (단위: 건)
	연도
	합 계
	대구
	구미

	2016
	140
	140
	0

	2017
	175
	175
	0




[표26]  기타 거점 지역 사무소별 난민 신청 현황  ('16~'17.12)
                                                   (단위: 건)
	연도
	합계
	제주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footnoteRef:13] [13:  2016년은 여수보호소] 

	인천공항
	기타

	2016
	140
	295
	 12
	5 
	14
	63
	

	2017
	357
	312
	9
	2
	13
	21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 (법무부 난민과, 2017.02.05회신)
작성: 이슬, 고은지

[그래프 3] 법무부 1차 심사 난민인정자 현황 (‘13~’17.12)

신청자	
2013	2014	2015	2016	2017	1574	2896	5711	7542	9942	인정자	
2013	2014	2015	2016	2017	5	18	13	17	27	열1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위 : 명 




[그래프 4]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 인정자 현황 (‘13~’17.12)

열1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심사인정자	
2013	2014	2015	2016	2017	5	18	13	17	27	이의신청인정자	
2013	2014	2015	2016	2017	9	53	27	10	24	
단위 : 명 




[그래프5] 연도별 영상녹화 실시현황 ('14~'17.12)

이용건수	
2014	2015	2016	2017	80	521	335	818	열2	
2014	2015	2016	2017	열3	
2014	2015	2016	2017	
단위 :건 




[그래프 6] 2017년 언어별 통역수수료 집행내역

집행금액	
영어	아랍어	우르두어	중국어	기타	91162	155150	41339	82987	249425	열1	
영어	아랍어	우르두어	중국어	기타	열2	
영어	아랍어	우르두어	중국어	기타	
단위 : 천 원




[그래프7] 연도별 행정소송 난민인정률

소송 난민인정률	
2013	2014	2015	2016	2017	1.7	7.0000000000000007E-2	0	0.04	0.08	계열 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열 3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위 : %





파키스탄	중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시리아	기타	29	34	4	6	3	1120	288	

[그래프8] 사무소별 난민신청현황 현황 ('08~'17.12)

신청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제주	외국인보호소	인천공항	인천	기타	21699	770	1583	1094	1153	116	410	2227	1905	

[그래프9] 2017년 사무소별 난민인정률

인정자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화성보호소	31	13	12	4	2	인정률	
서울	부산	인천	광주	화성보호소	0.74	5.88	0.5	1.1100000000000001	22.22	열1	서울	부산	인천	광주	화성보호소	
단위 : 명




[그래프1] 2017년 공항만 난민신청자 월별 현황

계열 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	14	9	13	13	45	20	11	9	16	23	14	열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열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명)



[그래프2] 연도별 난민신청자 회부율 ('13~'17.12)

계열 1	
2013	2014	2015	2016	2017	57.6	36.799999999999997	71.7	32.6	10.6	열1	
2013	2014	2015	2016	2017	열2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위 : %



